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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서와 첨부서류·기금결산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세입 구성과 자체수입 5년 추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재정위기 판정 지표, 대형 사업의 이월 실태, 지방공사 부채까지 원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9월 대전광역시의회 결산심사를 앞두고 시민이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법정 '재정주의단체'도 '재정위기단체'도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은 여섯 개 지표로 이를 판정하는데, 대전시는 확인 가능한 다섯 개 지표에서 어느 것도 주의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금고잔액비율은 원천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8.5%로 추정되어 주의 기준(25% 초과)까지 6.5%p 남았고, 2024년 공시된 통합재정수지비율 △5.51%는 주의 기준(△25% 초과)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5. 그래서 '재정위기'라는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이 말은 법령상 지정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재정 어려움과 법정 지정 상태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줍니다. 대전시가 재정 상황을 설명할 때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 밝혀 주기를 요청합니다.
6.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25년 세입은 예산현액의 101%가 들어왔고 규모도 전년보다 10.8% 늘었습니다. 걷을 돈이 안 들어온 해가 아닙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겹친 것입니다. 첫째, 스스로 버는 돈이 제자리입니다 — 자체수입 비율은 5년 사이 36.34%에서 34.39%로 떨어졌고, 2025년 세입 증가 8,056억 원의 98.3%가 국고보조금이었습니다. 둘째, 빚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의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 채무는 3년 만에 58% 늘어 1조 5,864억 원이 됐는데, 도시철도 2호선은 2025년 예산의 32%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7. 여기에 시 본청 밖의 부담이 겹칩니다. 공사·공단 4곳의 부채가 한 해에 5,708억 원에서 9,591억 원으로 68% 늘었고, 그 증가의 대부분이 대전도시공사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도시공사는 2025년 세입의 50.8%인 5,546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했습니다. 본청 기준 법정 지표에는 이 부담이 잡히지 않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채무 증가 속도가 이어지면 약 4년 뒤 법정 주의 기준선에 닿습니다.
8.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결산심사에서 검증할 세 가지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관리 방향 세 가지를 제안하며, 분석 보고서를 붙임으로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분석 — 재정 진단과 관리 방향
1. 법정 기준으로 본 대전시의 현재 위치
<표 1> 재정위기 판정 지표와 대전시의 위치
	법정 지표
	대전시
	주의 기준
	위기 기준

	통합재정수지비율
	△5.51%(2024 공시)
	△25% 초과
	△30% 초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18.5%(2025 추정)
	25% 초과
	40% 초과

	채무상환비 비율
	약 4.6~4.8%(2025 추정)
	12% 초과
	17% 초과

	지방세징수액 비율
	95.6%(2024 공시)
	80% 미만
	70% 미만

	금고잔액비율
	자료 없음
	20% 미만
	10% 미만

	공기업 부채비율
	20.64%(2024 공시)
	400% 초과
	600% 초과



출처: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2026년 9월 3일 현행). 지표값은 지방재정365 공시지표와 2025회계연도 결산서. 2025년 값은 공시 전이어서 각 지표의 공시 산식을 2024년 이전 공시값에서 역산해 적용한 추정치이며, 통합재정수지비율·지방세징수액 비율·공기업 부채비율 세 지표는 2024년 공시값을 적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공시 산식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세징수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분해 자료가 없어 2025년 산출을 보류했습니다. 공기업 부채비율은 2025년 결산서(공사 3곳·공단 1곳) 기준으로 계산하면 47.0%이지만 공시 계열의 대상 기관 범위가 이보다 넓어 앞 연도와 이어서 볼 수 없으므로, 표에는 2024년 공시값을 실었습니다(붙임 보고서 표 8 참조).
금고잔액비율을 뺀 다섯 지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주의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금고잔액비율은 공시 지표에도 결산서에도 원천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만 뚜렷한 상승 추세로, 2019년 8.83%에서 2024년 17.50%로 5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2. 문제의 본질 — 스스로 버는 돈이 제자리다
<표 2> 대전시 자체수입 5년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
	세입 총액
	자체수입 비율

	2021
	21,144.8
	5,428.9
	26,573.7
	73,128.1
	36.34%

	2022
	21,741.0
	5,924.2
	27,665.2
	75,724.4
	36.53%

	2023
	20,121.1
	5,792.8
	25,913.9
	71,561.3
	36.21%

	2024
	20,323.0
	6,273.3
	26,596.3
	74,651.1
	35.63%

	2025
	21,735.1
	6,708.0
	28,443.0
	82,707.0
	34.39%

	5년 증감
	+590.3
	+1,279.1
	+7.0%
	+13.1%
	△1.95%p



출처: 지방재정365 재원별 세입결산(2021~2024)과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금액은 늘었지만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세입 총액이 13.1%, 세출이 14.8% 늘어 자체수입 증가 속도(7.0%)의 두 배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는 2022년 수준을 3년째 회복하지 못했습니다(2025년 2조 1,735억 원 대 2022년 2조 1,741억 원).
2025년 세입 증가 8,056억 원의 구성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7,922억 원(98.3%)이고, 지방세 1,412억 원·세외수입 435억 원이 늘었으나 지방교부세·지방채·보전수입 등이 줄어 상쇄했습니다. 세입 규모가 커진 것을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쓰임이 정해져 있어 시가 재량으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6개 광역시 자체수입 비율(2024년)은 인천 43.66%, 울산 40.19%, 대구 37.28%, 부산 37.24%, 대전 35.63%, 광주 31.59%로 대전은 다섯째입니다.
3. 빚으로 벌인 사업의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다
2025년 말 대전시 본청 채무는 1조 5,864억 원입니다. 2019년 5,960억 원에서 6년 만에 2.66배, 2022년 말 1조 43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8% 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세출은 1.53배 늘었습니다. 빚이 살림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대표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트램)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 3,204.8억 원 가운데 2,167.6억 원(67.6%)만 집행하고 1,036.9억 원을 이월했는데, 결산서에 적힌 이월 사유는 "트램차량제작 및 공사 등 집행시기 미도래"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국비 1,846억 원은 100% 집행된 반면 시비는 1,231.5억 원 중 21.6%만 집행됐습니다.
같은 해 이 회계는 지방채 973억 원을 모두 하반기(7월·8월·12월)에 발행했고, 그중 590억 원은 12월 22일 — 연말까지 9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의 조달이었습니다. 회계의 채무 잔액은 158억 원에서 1,129억 원이 됐습니다. 조달과 집행의 시점이 벌어지면 쓰지 않은 돈에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2025년 이 회계의 실제 이자 지출은 3억 7,472만 원으로 연초 편성액과 거의 같아 기존 채무의 이자로 보이며, 신규 발행분의 이자 부담은 2026년 결산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60%에 못 미친 사업이 18건이고, 그중 3년 연속 집행률 70% 미만이 11건입니다. 가장 낮은 셋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0.9%,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4.3%,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6.2%입니다. 사업별 명단은 붙임 보고서 첨부 1·2에 실었습니다.
4. 시 본청 밖의 부담
<표 3> 지방공사·공단 부채와 대전도시공사 차입
	항목
	2024년
	2025년
	증감

	공사·공단 4곳 부채
	5,708억
	9,591억
	+3,883억(+68.0%)

	대전도시공사 부채
	–
	8,576억(전체의 89%)
	–

	대전도시공사 차입금 수입
	–
	5,546억(세입의 50.8%)
	지방공사 차입 전액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지역통합재정통계
공사·공단 4곳 가운데 차입금 수입이 있는 곳은 대전도시공사 한 곳뿐입니다. 빌린 5,546억 원에서 갚은 1,701억 원을 빼면 순증 3,845억 원으로, 공사 부채 증가액과 사실상 일치합니다. 시 지방채는 지방의회 의결과 공시 절차를 거치지만 공사의 차입은 그 밖에 있습니다. 본청 기준 법정 지표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요구
1) 결산심사에서 검증해야 할 세 가지
● 자체수입을 늘릴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가 — 세입 기반 확충 계획과 이행 실적
● 지방채로 추진하는 대형 투자사업의 집행 계획이 현실적인가 — 연차별 재원 조달 대책과 함께
● 지방공기업·산하기관 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의 실질적 통합 재정 부담이 얼마인가 — 도시공사 차입 5,546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상환계획
2) 재정 건전화를 위한 관리 방향 세 가지
●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대형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2026년 7월 재정혁신 방안의 조정 대상 71개 사업 목록과 판단 근거가 공개되어, 결산에서 확인된 저집행 사업과 대조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정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집행 관리. 조달 시점과 집행 시점의 괴리를 줄여야 합니다.
● 본청 채무와 산하기관 채무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채 관리 체계 강화. 재정 위험이 시 전체로 옮겨오는 것을 막으려면 이 사각지대를 먼저 메워야 합니다.
3) 결산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자료
● 대전도시공사 차입금 5,546억 원의 사업별 내역·상환계획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의 미집행·이월 사유 — 이월 1,005억 원의 사업별 내역
●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와 재정혁신 71개 사업 목록
● 도시철도 2호선 지방채 973억 원의 자금 흐름 — 12월 22일 590억 원 발행의 자금계획상 필요, 자금의 실제 사용 시점
● 채무 1조 5,864억 원의 연차별 상환계획
	




2026년 9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붙임.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분석 — 재정 구조와 '재정위기' 진단, 그리고 이월 실태 (A4 30쪽, 저집행 사업 명단 첨부 포함)
